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북한인권의 정상회담 의제화는 대통령의 헌법상 책무다

1.우리는 지난 3월 22일 30여 인권단체들과 함께 대통령 비서실에 북한인권 문제를 
남북정상회담 의제에 포함할 것을 청원했으나 13일 통일부 장관을 통하여 거절취지
의 회신을 받았다. 정부는  △ 한반도 비핵화 △ 항구적 평화 정착 △ 남북관계 개
선 등 3가지 큰 틀에서 정상회담 의제를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. 

2.그러나 북핵 위기의 본질은 주민에게 쓸 돈을 핵과 미사일에 퍼부어도 북한 주민이 
말 한마디 못하는 북한인권의 부재에 있다. 북한의 인권유린은 이미 UN이 지적한 바
와 같이 현대사회에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반인도범죄에 해당하
고, 그 책임규명을 위해 국제형사재판소(ICC)에 회부돼야 한다. 따라서 북한인권 문
제를 외면하고서는 진정한 북핵문제의 해결과 한반도 평화 및 발전은 있을 수 없다. 

3. 뿐만 아니라 한민국 정부와 대통령의 일차적 책무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 보장에 
있고(헌법 제10조, 제69조), 북한인권증진에 관한 중요사항에 관하여 남북인권대화를 
추진해야 하므로(북한인권법 제7조), 정부는 반드시 북한인권 문제, 즉 ① 김정욱 선
교사 등 자국민 6명의 석방, ② 정치범수용소 해체, ③ 강제송환 탈북민 처벌 중지, 

④ 국군 포로 생사확인과 송환, ⑤ 전시 및 전후 납북자 생사확인과 송환, ⑥ 이산
가족 자유왕래 등의 문제를 남북정상회담 의제로 포함해야 한다. 

4. 지난 3월 12일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도 북한과 핵 협상
을 할 때 인권관련 논의가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고,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 
미북 정상회담에서 자국민 3명의 석방을 거론할 예정이고, 일본의 아베 총리도 자국민
들의 납치문제를 남북 및 미북 정상회담에서 거론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.  

5.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우리 대통령만이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절체절명의 북한인
권 문제를 의제에서 배제하고 외면한다면 이는 인류보편의 가치를 무시하고 헌법상 책
무를 다하지 아니한 처사로서 비난받게 될 것이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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